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서 주장 “우크라이나 직접 제소 또는 검사 직권 수사

가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 장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북한인권

세계대회의 NK 인사이더 포럼 연사로 나섰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북한

인권세계대회의 NK 인사이더 포럼 연사로 나섰다. 국제형사재판소와

북한인권을 주제로 강연한 그는 “23년 전 ICC 창설로 유엔과 병행하거

나 별도로 ICC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

했다.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北 우크라戰

지원, 김정은 ICC제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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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ICC 제소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송 전 소장은 “북한 정권의 러시아에 대한 무모한 군사원

조는 회원국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ICC에 고발하

는 적격(소송 제기 자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

기와 탄약을 공급한 행위는 로마규정상 전쟁범죄의 종범이나 기여범에

해당하며, 전투병까지 파병했다면 증거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 장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북한인권

세계대회의 NK 인사이더 포럼 연사로 나섰다.

송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을 ICC에 소추하는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직접

제소 ICC 검사의 직권 수사 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회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안보리 회부는 러시아나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

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으로 북한 정부를

바로 ICC에 제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송 전 소장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고문, 강제실종



등 일반적인 인권 침해 역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근거해 ’반인도적 범죄’로 ICC 제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ICC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실제 체포가 어렵더

라도 영장은 시효 없이 평생 효력을 가지고, 125개 ICC 회원국 방문 제

한 등 상당한 외교적·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

은 “ICC의 활용은 부당면책과 인권위반에 대한 싸움을 넓혀 가는데 가

장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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